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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경위

1. 권성동의원안(의안번호 제2204951호)

가. 발 의 자 : 권성동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8.

다. 회 부 일 : 2024. 10. 29.

2. 고동진의원안(의안번호 제2209519호)

가.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4. 1.

다. 회 부 일 : 2025. 4. 2.

3. 김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2209542호)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29인

나. 발 의 일 : 2025. 4. 2.

다. 회 부 일 : 2025. 4. 3.

4. 박대출의원안(의안번호 제2209905호)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4. 17.

다. 회 부 일 : 2025. 4. 18.



- 2 -

5. 김은혜의원안(의안번호 제2216512호)

가. 발 의 자 : 김은혜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6. 2. 3.

다. 회 부 일 : 2026. 2. 4.

6. 서지영의원안(의안번호 제2217283)

가.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6. 3. 6.

다. 회 부 일 :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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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권성동의원안(의안번호 제2204951호)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

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

는 국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

곡될 우려가 높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

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

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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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동진의원안(의안번호 제2209519호)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

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

고 있는 가운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

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

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

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되어있

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

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

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

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외국인의 국내 정치 참여

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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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미애의원안(의안번호 제2209542호)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

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

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

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

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

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

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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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대출의원안(의안번호 제2209905호)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

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

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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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은혜의원안(의안번호 제2216512호)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

득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권을 인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제도는 국제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미국과 일본, 중국의 경우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에게 어떠한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여러 나라가 외국인 영주자에 대한 투표권을 엄격히 제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가 상대국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지방선거

권을 허용하는 것은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

나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현재 국내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 명의 81%가 중국 국적자

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을 저하시

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

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8 -

이에 영주권 취득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에

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상호주의 원칙

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

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

여하지 않도록 제한하여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주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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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지영의원안(의안번호 제2217283)

현행법에서는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

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

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

그러나,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한편,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

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지역 및 출

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

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

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부여

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 또한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체류자격 취득일 후 경과 기준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4년간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

가의 국민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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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들은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의 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할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한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

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개정안 주요내용(제15조제2항제3호)1)>

현 행
권성동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김미애

의원안

박대출

의원안

김은혜

의원안

서지영

의원안

3. 「출입

국관리법」

제 1 0 조 에

따른 영주

의 체류자

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

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

34조에 따

라 해당 지

방자치단체

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

--------

--------

--------

--------

-----대한

민국에 지

속 적 으 로

거주한 기

간이 5년 -

--------

--------

--------

--------

--------

--------

--------

--------

--------

사람.

--------

--------

--------

--------

--------

--------

-----대한

민국에 지

속 적 으 로

거주한 기

간이 7년 -

--------

--------

--------

--------

--------

--------

--------

--------

--------

사람.

----------

----------

----------

----------

----------

----------

-----국내

체류기간이

10년이 경

과한------

----------

----------

----------

----------

----------

----------

----------

----------

-

----------

----------

----------

----------

----------

----------

------7년-

----------

----------

----------

----------

----------

----------

----------

----------

----------

---사람

----------

----------

----------

----------

----------

----------

------5년-

----------

----------

----------

----------

----------

----------

----------

----------

----------

-사람 중

제37조제1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

준 4년 동

안 730일

이상 국내

에 체류한

사람

----------

----------

----------

----------

----------

----------

-----국내

에 체류한

기간이 3년

을 경과---

----------

----------

----------

----------

----------

----------

----------

----------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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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

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다만, 그

외 국 인 이

속하는 국

가에서 영

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 리 나 라

국 민 에 게

해당 국가

의 선거권

을 부여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그

외 국 인 이

속하는 국

가에서 영

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 리 나 라

국 민 에 게

해당 국가

의 선거권

을 부여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그

외 국 인 이

속하는 국

가에서 영

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 리 나 라

국 민 에 게

해당 국가

의 선거권

을 부여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그

외 국 인 이

속하는 국

가에서 영

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 리 나 라

국 민 에 게

해당 국가

의 선거권

을 부여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대한

민국과 상

호 조약 및

이에 준하

는 것을 체

결하여 영

주자격으로

자국에 체

류 중인 상

대국의 국

민에 대하

여 선거권

을 부여하

고 있는 국

가의 국민

에 한한다.

다만, 그

외 국 인 이

속하는 국

가에서 영

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대 한 민 국

국 민 에 게

자국의 선

거권을 부

여하고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국가의 국

민에게 선

거권을 부

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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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의견

가. 개정안들의 개요 및 입법취지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

관리법」 제10조2)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음.3)

2022년 정부(법무부)는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즉, 우리나라의 경우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

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

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3)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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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①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

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특정 지역

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

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국내체류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수의 증가4)에 비례하여 국내 정치·외교·경제·사회·안보에 미

치는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영주권 자격

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현행 선거제

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들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와 선거권 부여

관련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

여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나.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입법 경과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

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간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의제로 부상

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도입되었음.

4)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과 영주권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1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19만명으로 이 중 42.9%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고, 영주권자는 175,320명으로

그 중 약 80%가 중국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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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일본에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에 따라 일본

정부에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됨.5)

제16대 국회에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

으로 새천년민주당은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등의 부여에

관한 특례법안」을, 한나라당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

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음.6)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장기체류외국인

에 대한 지방선거권의 부여 문제에 대해 위헌성의 논란에서부터 선거

관리 업무의 실질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이 존재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입

법화되지 아니하였음.

5) 신기현,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에 관한 분석과 선거권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용역 연구 과제, 2018.12. p. 105.

6)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지방선거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를 부

여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정치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전

향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쟁점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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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국회에서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입법

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주민투표법」

(2004. 7. 30. 시행)에서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 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이 일부 실현되었음.

이후 제17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였고, 2005년 8월 4일 「공직선

거법」 개정(법률 제7681호, 2005. 8. 4. 시행)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의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선거

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선거 참여가 허용되었음.

이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고

외국인도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16 -

구분 법률안 제안자 제안일자 주요내용 처리결과

제16대
국회

장기거주외국인
에대한지방선거
권등의부여에관

한특례법안

배기선의원 
등 10인 외 

108인
2000.11.25.

20세 이상의 장기거주외국인
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
는 자에 대해 지방선거권 부여 대안반영

폐기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중개

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9인 외 

117인
2001.12.7.

20세 이상의 장기거주외국인
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단
체의 장에 대한 선거권 부여

주민투표법안
권태망의원
등 25인

2003.8.28.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
록을 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에게 주민투표권 부여 대안반영

폐기

주민투표법안 정부 2003.10.21.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20에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 부여

주민투표법률안
김충조의원 
등 10인

2003.11.3.

주민투표법안
(대안)

행정자치
위원장

2003.12.26.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20에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 부여

의결

제17대
국회

공직선거및선거
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개혁특별
위원장

2005.6.24.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
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체류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의 선거권 부여

위원회안 
의결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관련 입법 논의 경과>

다. 역대 지방선거별 외국인 선거인 투표참여 현황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2

만 7,625명에 이르고, 영주권 취득 3년 경과 외국인에게 최초로 지방선

거 선거권을 부여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외국인 선거

권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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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를 기록한 투표율은 점차 낮아져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는 13.2%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음.

연 도 선거명 선거인수(명) 투표자수(명) 투표율(%) 비 고

2006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726 자료 없음 자료 없음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899 4,527 35.1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8,430 8,512 17.6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6,068 14,315 13.5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27,625 16,847 13.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회〜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참고로, 전체 18세 이상 영주권자 중 중국·타이완·일본 등 상위 6

개국 국적을 보유한 영주권자 비율은 95% 이상으로, 이 중 중국 국

적 영주권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도별 분포에서

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 중 약 78%가 수

도권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
국가

(18세 이상 영주권자 수)
계

2018
중국

(103,374)
타이완

(11,821)
일본

(7,416)
베트남
(1,633)

미국
(1,042)

우즈베키스탄
(982)

기타국가
(5,620) (131,888)

2019
중국

(112,252)
타이완

(11,485)
일본

(7,490)
베트남
(1,691)

우즈베키스탄
(1,133)

미국
(1,111)

기타국가
(5,987) (141,149)

2020
중국

(118,793)
타이완

(11,220)
일본

(7,463)
베트남
(1,673)

우즈베키스탄
(1,279)

미국
(1,186)

기타국가
(6,242) (147,856)

2021
중국

(124,491)
타이완

(10,895)
일본

(7,436)
베트남
(1,719)

우즈베키스탄
(1,603)

미국
(1,276)

기타국가
(6,831) (154.251)

<2018∼2024년 18세 이상 영주권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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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외국인선거권자수 세대수
선거인수

계 남 여

서울 38,035 38,032 38,032 17,605 20,427

부산 2,963 2,963 2,963 1,117 1,846

대구 1,531 1,530 1,530 544 986

인천 10,733 10,733 10,733 4,946 5,787

광주 965 962 962 263 699

대전 1,114 1,114 1,114 365 749

울산 1,936 1,935 1,935 877 1,058

세종 323 323 323 102 221

경기 51,237 51,243 51,243 23,963 27,280

강원 1,338 1,338 1,338 356 982

충북 2,191 2,191 2,191 836 1,355

충남 4,614 4,615 4,615 1,920 2,695

전북 1,767 1,767 1,767 464 1,303

전남 1,624 1,624 1,624 373 1,251

경북 2,106 2,106 2,106 708 1,398

경남 3,385 3,384 3,384 1,210 2,174

제주 1,763 1,763 1,763 720 1,043

계 127,625 127,623 127,623 56,539 71,25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별 외국인선거권자 및 외국인 선거인수>

연도
국가

(18세 이상 영주권자 수)
계

2022
중국

(131,112)
타이완

(10,563)
일본

(7,228)
우즈베키스탄

(1,868)
베트남
(1,741)

미국
(1,392)

기타국가
(7,455) (161,359)

2023
중국

(138,910)
타이완

(10,123)
일본

(7,051)
우즈베키스탄

(2,253)
베트남
(1,821)

러시아
(1,742)

기타국가
(8,118) (170,018)

2024
중국

(148,362)
타이완
(9,952)

일본
(7,027)

우즈베키스탄
(2,585)

베트남
(1,899)

러시아
(1,946)

기타국가
(8,753) (180,524)

※ 2024년은 8월말 기준
※ 기타국가는 영주권자 수 상위 6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임
※ 자료: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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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국인 참정권 부여 해외 사례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선거권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적자에게만 부여된 고유의 권리라는 점을 근

거로 자국민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해, 유럽지역이나

영연방국가 또는 외국인 이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한 특정

국가들은 체재기간, 체류자격, 국적 등 일정한 제한요건을 두고 외국

인에게도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7)

특히, 아일랜드(1963년), 스웨덴(1975년), 덴마크(1981년), 네덜란드

(1985년)는 1992년 유럽연합(EU)이 창설되기 이전에도 국적을 불문

하고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였으며, 노르웨이는 현재

에도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3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국적자에

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7) 외국인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에서 지방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구분 국가

국적불문 

부여

EU 창설 이전 부여
(EU 회원국)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비EU 회원국) 노르웨이

EU 가입 이후 부여
벨기에,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비 EU 유럽국가 아이슬란드, 러시아

영연방국가 뉴질랜드

아메리카 칠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기타 한국, 이스라엘, 말라위

특정국가 

부여
EU 회원국 출신에만 부여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몰타, 
키프로스

<외국인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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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① 다자간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

여하는 국가와 ② 거주요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거주요건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경우 ①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와 ② 영연방국가와 같이 특정 국

가의 국적자에 한해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음.

다자간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에 대

해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EU)을 들

수 있는데, EU국가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8)에 따라 EU 회원국의 국

적을 가진 외국인에게 유럽의회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8)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

일부터 발효하여 유럽 공동체가 유럽 연합으로 공식 출범하게 하는 기초가 된 조약으로 공식적으로 「유

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TEU)」으로 지칭됨.

구분 국가

영연방국가 출신에만 부여
영국, 호주, 자메이카, 도미니카, 크레나다, 
모리셔스, 바베이도스

구식민지 국가에 부여 스페인, 포르투갈

※ 자료: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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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내에서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EU 회원국 국적

자에 한정하여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벨기에, 룩셈부

르크 등의 국가들은 비EU 국가 국적의 외국인 중 정주요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EU 회원국 외의 특정 국가와 협정 체결로 외

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로, 특히 포르투갈은 브라질 국

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국정선

거 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음.

국가 대상국가
국정선거 지방선거

조건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피선거권

스페인9)

EU가맹국 × × ○ ○

노르웨이10) × × ○ ○ ․ 3년 이상 거주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 × ○ × ․ 5년 이상 거주

<협정 체결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

구분 국가 비고

EU 회원국 

한정 부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폴란드,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12개국

비EU 국가 

부여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헝가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15개국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럽연합의 외국인 참정권 부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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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

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국적의 외국인

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헝가리, 리투

아니아, 에스토니아, 볼리비아 등을 들 수 있음.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더라도 대다수의 국

가들이 지방선거 선거권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비해, 스웨덴, 핀란

드, 네덜란드, 러시아, 파라과이 등은 지방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부여하고, 뉴질랜드, 칠레, 우루과이, 에콰도르 등은 외국인에게

9) 한국이 2006년 지방선거 시점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보유한 모든 외국 국적자들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함에 따라 스페인은 상호주의 입장에 따라 한국 국적자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

음.

10) 노르웨이가 1995년 EU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상호주의 협정이 시행 중에 있음.

국가 대상국가
국정선거 지방선거

조건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피선거권

파라과이

기타 국적 × × × ×

포르투갈

EU가맹국 × × ○ ×

브라질 ○ × ○ ○
․국정선거 : 5년 이상 거주
․지방선거권: 2년 이상 거주
․지방피선거권: 4년 이상 거주

카보베르데 × × ○ ○
․선거권: 2년 이상 거주
․피선거권: 4년 이상 거주

페루
우루과이

× × ○ ○
․선거권: 3년 이상 거주
․피선거권: 5년 이상 거주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아이슬란드

× × ○ × ․ 3년 이상 거주

기타국적 ×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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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권 외에 국정선거 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참정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 대상국적
국정선거 지방선거

조건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피선거권

뉴질랜드 모든 국적 ○ × ○ ×
-영주권자
-1년 이상 거주

칠레 모든 국적 ○ × ○ × -5년 이상 거주

우루과이 모든 국적 ○ × ○ × -15년 이상 거주

에콰도르 모든 국적 ○ × ○ × -5년 이상 거주

말라위 모든 국적 ○ × ○ × -7년 이상 거주

홍콩 모든 국적
○

(홍콩특별행
정구 입법부)

× ○ ○
-7년 이상 거주하여 영
주자격 취득자

스웨덴

EU가맹국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  × ○ ○

기타국적 × × ○ ○ -3년 이상 거주

핀란드

EU가맹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 ○ ○

기타국적 × × ○ ○ -2년 이상 거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 × ○ ○

기타국적 × × ○ ○ -3년 이상 거주

덴마크

EU가맹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 ○ ○

기타국적 × × ○ ○ -3년 이상 거주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 ○ ○ -3년 이상 거주

기타국적 × × ○ ○ -5년 이상 거주

아일랜드
영국 ○ × ○ ○

-국정선거 선거권은 의
회선거, 대통령선거 
제외

기타국적 × × ○ ○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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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 국적자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영국은 영연방

국가 국민에게 영국 선거(국정선거 및 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을 인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영연방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영연방국가

의 국민들은 거주국의 국내 선거 참정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벨리즈

와 바베이도스와 같이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전국단위 선거에서도 선

거권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음.

국가 대상국적
국정선거 지방선거

조건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피선거권

네덜란드
EU가맹국 × × ○ ○

-주 선거 참정권은 제외,
지자체 참정권 부여

기타국적 × × ○ ○ -5년 이상 거주

벨기에

EU가맹국 × × ○ ○

기타국적 × × ○ ×

-5년 이상 거주
-벨기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는 서약서 서
명이 조건

룩셈부르크
EU가맹국 × × ○ ○ -5년 이상 거주

기타국적 × × ○ × -5년 이상 거주

헝가리 모든 국적 × × ○ ×
-영주권자, 5년 이상 
거주

슬로바키아 모든 국적 × × ○ ○
-영주권자, 5년 이상 
거주

러시아 모든 국적 × × ○ ○
-영주권자
-연방선거 참정권은 제한,
지방선거 참정권 인정

리투아니아
EU가맹국 × × ○ ○

기타국적 × × ○ × -영주권자, 5년이상 거주

에스토니아

EU가맹국 × × ○ ○

기타국적 × × ○ ×
-영주권자
-해당지역에 5년 이상 
거주

이스라엘 모든 국적 × × ○ ○
-영주권자
-유대인/유대교인

볼리비아 모든 국적 × × ○ × -2년 이상 거주

파라과이 모든 국적 × × ○ ○ -영주권자

카보베르데

포르투갈어 
국가

× × ○ ○

기타국적 × × ○ ○
선거권: 3년 이상 거주
피선거권: 5년 이상 거주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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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회원국들이 상호 간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거나 국

가 간 협정 체결에 따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경우 외에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주권

보유, 일정기간 이상 거주,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거주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국가 대상국적
국정선거 지방선거

조건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권 피선거권

영국

영연방국가
아일랜드

○  ○ ○ ○

EU가맹국 × × ○ ○

기타국적 × × × ×

몰타

영연방국가
EU가맹국

× × ○ ○

기타국적 × × × ×

호주

영연방국가 △ × △ △▲

-국정선거: 1984년 1월 25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영연방시민  
지방선거: 특정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영연방시민, 
피선거권은 타스매니아주의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만 부여 

모든 국적 × × △▲ △▲

-각 주 모두 주선거 참정권은 
제외, 기초자치단체 참정권 
인정(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 
선거권만)
-1개월 이상 거주자 또는 
토지소유자(타스매니아주)
-토지소유자(빅토리아주는 
선거권만)
-지방세를 납부하는 거주자

벨리즈
영연방국가 ○ × ○ × -1년 이상 거주자

기타 국적 × × × ×

자메이카
영연방국가 ○ ○ 불명 불명 -1년 이상 거주자

기타국적 × × × ×

바베이도스
영연방국가 ○ × ○ × -3년 이상 거주자

기타국적 × × × ×

센토루시아
영연방국가 ○ × × × -7년 이상 거주자

기타국적 × × × ×

가이아나
영연방국가 ○ × ○ ○ -1년 이상 거주자

기타국적 ×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8년)

<영연방국가의 외국인 참정권 부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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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

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으로 외

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거주기간 요건 국가

거주기간 국가 비고

15년 이상 우루과이

10년 이상 베네수엘라

7년 이상 말라위

5년 이상
벨기에,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칠레, 컬럼비아, 룩셈부르크

3년 이상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2년 이상 핀란드, 볼리비아 

※ EU 가맹국으로 EU국민과 비EU국민 간에 거주기간 규정이 상이할 경우 비EU국민 기준으로 작성

2. 영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 후 거주기간 요건 국가

거주기간 국가 비고

영주권자 이스라엘, 러시아, 파라과이, 홍콩

영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거주기간 및 영주권 요건 국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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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부여 관련 일본의 논의 현황

2023년 기준 재일한국인은 33만 7,766명으로, 재일중국인, 재일베트남

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 거주해왔더라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재일

한국인은 일본에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일본 정부는 참정권은 ‘권리의 성질상 일본 국민만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 참정권 보장은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다수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으며, 일본 「공직선거법」

은 중의원·참의원 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선거권·피선거권이 일본

국적 보유자에게만 부여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문제는 1988년 3월 재일 한국민단

의 획득 추진 방침 결정 이후 한국민단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되었으며, 1991년 한·일 정부 간 재일한국인 후손의 법적 지위에 관

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선거권 인정이 의제에 포함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바 있음.

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영주외국인에게 지방 차원의 참정권을

법률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한 이후,

일본 국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

으나, 중의원과 참의원의 ‘정치윤리확립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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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정권교체 후 일본민주당은 정책집에 ‘영주외국인 지방참정

권 조기 실현’을 포함시키는 등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적극적

이었으나, 내각 지지율 저하, 동일본 대지진 등으로 논의를 진전시키

지 못하였으며, 2012년 12월부터 자민당이 장기집권하면서 현재까지

일본 국회의 논의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일본 국회와는 달리 각 지방의회에서는 1995년 일본 최고재판소

결정 이후 영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잇따

라 채택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나 산업 폐기물 등의 결정에 관한

주민투표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투표 자격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아이치현 다카하마시 등 일부 지자체

에서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 인정되고 있음.

바. 개정안 관련 논의 필요 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결합하여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인정되기 어려운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음.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 설립, 영연방국가, 과거 식민지배 등 각국의 특유한

역사적·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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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 특수성이 있는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문제

를 발단으로 장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논의가 시작되어

2005년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외국인의 지방참정

권을 보장하고 있음.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다문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

황 등을 고려할 때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국인

의 참정권을 포함한 정치적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11)

정주 외국인이 국내에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12) 등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당초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 부여에 관한 국회의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일본 정부에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한 명분 축적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 대한민국 국민이 다수 거주

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

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인 주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1) 다문화사회와 민주주의의 실현방안: 외국인의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중심으로, 김광재, 2019, 법조 제

68권 제4호

12) 이슈와논점 제1824호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2021. 4. 26.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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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보장하려

는 개정안들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참정권 부여의 당초

입법배경, 지방자치의 심화와 다문화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외국인의

권리 확대 필요성,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해외 사례, 상호주의에 입

각한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지역적 공공사무를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주민의 권리’이자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법률상 권리’인바, 외

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관하여 정주 기간, 체류자격, 국적, 납세

의무 이행 등 일정한 제한을 둘지는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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